20l A HE A=

g

HE& 2022%=2071

SEHH2A(02-3480-1895)

orl
F1

selof 2N F7|nA0] SAISH0], FIAZM SO HI| DAt

=
o

i

AHIFX]

£ Aol i

M2 Hrido] X

=
S

At

=i
10

SIS CHHE 2024. 12. 24. A1 2022

2071 ®=3A)

1. AlCto| 7

Atdol x|

4
Mo

7| J1Z AL 2017 E 287 FZH7|L DAL 2018HE 1
| |E , = S = 1

St
=l

M 2017HE 1

A/

m O[ZM H1QS2 AL 23t A =M ILSHXAt+ B

7| LALOf| CH

=
RO
4o
4



| X[6H

@)
T

o

srLt =
SH

X~
~

2N 7Is

|
o
5to

e
o

=

=

10| Chet =2 Olf &2

[
of delo =225 7|

Nk
I.
7] ol2i=

A0 3E, Al=|SAIEE 240A[2
o

H

=
[
T

—

I
=
se=z ¢

=
[

P

e
N Ke)

=27 273 Olw 0j2x|el ¢

AI:I I 2 X-||1AEI .l_.LI'7|
Mz ool X|

o
=

)|

(]

{0
<0
ol

S

Cto

A

JoR
10

MUl

e

ud
Ex)

ol
orl

I+

d
X0
ol
S0
0
LHo
Mo

Ho

IF

Jo!
il
KI

m mjnolso| RrCiH=tof CHet =Xt

ol Bt

A

FO| 20 2| FSHA| B

xS
o Hd
wZh gAY HE R0 mar Tnelo] AR

= Z3¥otHAM 1 OlfrE BAotALE AX|SHA|

of A=Al o F

9l



olo

e

ud
e

&#o10q
F& oo =2[ek 4

]

(1) dAre] 10|70

8d2

4L

100
80

NI

il

ujo
d

oo
<

ojnu

o

|
o
ot

10| of

) Znols9|

Hztof

| SO

[HE JIE0| == Ha]

Xt ABOIM MES Bi= XIJt DIFHXIR B2, OlA5E0|

F OIS EXOA B8Ol BIEAl MAIZIO{OF O, T EIHXIO| CHEt SBMAIZ

x4
=

r
<k

A

iof

2 2&

el Dl

X0 &

&l

[O{10F ot), 1

40l (et AkRl

X
S

-2

F=AJI2ESl KAl

2.

I

ulo
I

10

1O @Z X A2 0l0lLt

0

i
oF
o
JU
e

00

==
1o

2l
<+
X

H OIRO&l 230IetHLE ==ADI

0

2E 9

KK

AH2120]

o

| HIAI

10

e
9)
10

il
40
<

160

=
il

oJ

=

JI

10

o]

i
<
b

ol
K
R

ulo

S

KO
H

ol
w

K0

o0
0D

RO

Rr

HAFS L 0]of 7|z=510

oo
o3

ojn



B S MAIZLR 3 X|AJof w2} mjx

I ot =
— HT o

HMEotAeEz, FEO| AS 0|85t O Atd JLHHSO| LS

oA F&= MAlSIIO{oF ot AZf EIJ

ol Y= MAIZRUCtD SHEEtE

oF
ol

(0]
=

At X|foffM maels2l o

Mo HolTIX| RHRUCHALE

X7t &2

Sk x
st %

F

ol
<

St7lof &

|2

Al
=

PARZAQL O] At A1

SEhAL e

t

ofof B2 =

C
[

uln
od
B

=

lny
OF
ol

A4

-
o=

2|
—

M
=

S Xtof| @I®o] Gltt= F A=

oo

ol

{0
K
K

14
oF
T
_.|u__._
orl

#_u.|_

of HYZ

Al
O

T iAol ofHEZ, A1

Lt of A2 ZEEAIY

Of QB H7| 2=



&8¢

M o=elet

i

IH
I

K4
OF

ol

o

Eill

—_

._%._
=
ujo

mr
1o

7
Klo

740

|4

o

A, AMEEEm) O 2 HEL

=~
=

ol
<

ojru

XF7F | At

m

X0

L=

0|4

RO

ol

A/
U

I

of!

O DfgEXoA SEMAl S HoH 2Z0| E[O{0F SF

ojnu

M AILE

F

KO
80

A0 CH et

SH
AR

=
=

F75t0] A

o

m Of=2f At7[&e] XAl 2F0 mat AFRIFAAN)Ol At7| 2 M3xtel =4

oo
8%
jo

i



	[241224 선고] 보도자료 2022도2071 (업무방해 사건)
	개요
	(내용없음)
	1. 사안의 개요
	가. 공소사실의 요지 
	(내용없음)
	▣ 피고인들의 아버지 A는 B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, 2017년도 2학기 중간·기말고사, 2018년도 1학기 중간·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냄
	▣ 피고인들은 A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각 정기고사에 응시함  
	▣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고등학교장의 각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  


	나. 소송경과 
	(내용없음)
	▣ 제1심 ➠ 전부 유죄 
	●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, 사회봉사명령 240시간

	▣ 원심 ➠ 제1심 파기, 일부 유죄, 일부 이유 무죄 
	● 자신들이 시험을 치른 부분 유죄[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] 
	●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




	2. 대법원의 판단 
	가. 주요 쟁점 
	(내용없음)
	▣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
	▣ 공소사실 특정 여부 
	▣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
	▣ 피고인들이 유출된 답안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는지 여부  
	▣ 제1심 단독판사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고 재정합의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
	▣ 범죄심리학 교수가 검사의 감정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사병(詐病)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절차에 형사소송법 등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


	나. 판결 결과 
	(내용없음)
	▣ 쌍방 상고기각(원심판결 확정) 


	다. 판단 내용 
	(내용없음)
	▣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
	▣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·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부분 
	●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·수색절차가 위법하므로,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나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
	● 다만,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(무죄 부분 제외)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,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 

	▣ 제1심의 국민참여재판 관련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부분 
	● 피고인들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인 이 사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제1심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적절하지 않음 
	● 그러나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아니므로, 제1심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결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소송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

	▣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 
	●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과 석명의무, 증거재판주의, 포괄일죄, 전문수사자문위원과 그 수사절차 참여, 사병(詐病)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




	3. 판결의 의의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대법원은, 미성년자가 압수·수색 처분을 받는 자인 경우,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한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되어야 하고,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나 참여권 보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하였음 
	▣ 아울러 수사기관의 지시·요청에 따라 사인(私人)이 자기 외 제3자의 물건을 취거하여 제출했다면 이러한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·수색으로 평가하여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규율 아래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







